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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정치권은 손 떼라!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5․18 망언을 일삼고 심의정보를 지만원

에게 유출하여 사퇴 요구를 받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방심위원 추천 몫을

더 늘리겠다는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방심위원 수를 13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6명을

야당에서 직접 추천하겠다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유한국당 정용기의원 대표발의)이 오늘(3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시청자가 주인이어야 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정치권의

지분을 노골적으로 명시하겠다고 억지부리더니, 이에 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요구를 들이미는 셈이다.

현행법 상 방심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3인,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정당이 직접 방심위원을 추천할 근거는 어디

에도 없다. 여야가 방심위원 추천에 대해 제대로 된 협의나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자신들

각자의 몫으로 여겨온 결과가 바로 이상로이며, 5․18 북한군 개입설을 추종하는 망발이

방심위 회의석상에 오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개정안은 제2,

제3의 이상로를 방심위에 밀어넣겠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전두환을 영웅이라 칭하는 지 모 씨, 태블릿PC 조작설을 퍼

뜨리다 감옥에 간 변 모 씨가, 그 밖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누군가가 방심위원이

될지 알 수 없다.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방심위가 오로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쟁의 장으로, 가짜뉴스가 진실을 덮어버리는 아수라장

으로 변질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방심위원 추천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위촉절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적책임에 대한 철학과 소신, 전문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방심위 개혁은 정치권이

위원 추천과정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추천권한

확대를 요구하기 전에 이상로 위원 추천했던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후 재추천

시 국회 과방위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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